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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의 비의료적 보관 증가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과 관리 방안 연구

문한나*, 김명희**, 백수진***

요약 

보조생식술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시술비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 등이 확대되면서 생식과 관련한 사

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생식세포 및 배아를 체외에서 다루는 과정의 시각화와 그 과정에서 생식세

포 채취, 배아의 생성, 착상과 출산에 대한 물리적·시간적 분리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계획 또는 통제 

가능성과 그 범위를 점점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과 함께 최근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학적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해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존이 불가피한 경

우와 달리,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보장 행위로써 가임력 보존이 이해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비의료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난자의 보관은 궁극적으로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의료적 임신과 출산을 전제하기에 인위적 난임의 유발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난자의 

가임력 보존 현황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술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공

유, 자율성에 바탕을 둔 숙의를 통한 신중한 결정 독려,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 적절한 관리 방안과 시

술 당사자의 자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비의료

적 목적의 보조생식술 도입은 생식세포 채취 및 활용 관련 대상자, 미래 임신과 출산에서의 다양한 행

위자 등에 대한 논의, 생식 전반에 대한 새로운 예측, 적절한 대비 또는 관리 필요성 등 점검을 요청한

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문화적 인식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법·제도 개선방향과 필

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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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85년 한국에서 최초로 체외수정술을 통한 아

이가 출생한 후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 가정에

서 보조생식술1)은 꾸준히 증가해왔다[1]. 2006

년 정부의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

작되고 2017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그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2].2)

보조생식술의 발달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과

배란의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배아의 생성, 착상

과 출산의 단계로 물리적·시간적 분절을 야기했

다. 즉, 임신과 출산이 연속선상에서 하나의 과정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단계별

로, 시간적·물리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러한 현상은 원하는 시기에 출산을 위해 우선 난

자를 채취하여 동결해 두는 비의료적 난자동결보

관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3][4]. 
난자의 동결보관은 암 또는 백혈병과 같은 희

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가임력 소실 방

지를 위한 의료목적의 생식세포 보관(medical 
egg & sperm cryopreservation)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난자의 동결보관이 이제는 여성의 가임

력 보존을 위한 비의료적 보관(non-medical egg 
cryopreservation)3)으로 확장되면서 사회적 관심

을 받으며 증가4)하고 있는 상황이다[5][6]. 이는 

결혼 및 임신 연령이 늦어지는 세계적 현상과 함

연도

보조생식술

배우자간 비배우자간 총수

수 % 수 % 수 %

2008 65,441 98.2 1,180 1.8 66,621 100.0

2009 66,582 98.3 1,183 1.7 67,765 100.0

2010 83,146 98.3 1,399 1.7 84,545 100.0

2011 85,303 98.6 1,201 1.4 86,504 100.0

2012 77,858 98.3 1,359 1.7 79,217 100.0

2013 91,887 98.9 994 1.1 92,881 100.0

2014 107,811 99.0 1,054 1.0 108,865 100.0

2015 118,379 98.9 1,339 1.1 119,718 100.0

2016 121,334 99.1 1,147 0.9 122,481 100.0

2017 118,452 98.2 2,223 1.8 120,675 100.0

2018 125,921 99.4 798 0.6 126,719 100.0

3) 이를 부르는 명칭으로는 비의료적(non-medical), 사회적(social), 선택적(elective) 보관(banking)으로 다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비의학적 목적으로 생식세포 등을 보관하는 행위를 비의료적 보관(non-medical cryopreservation)으로, 항암치료 등 의료적 목적으로 

생식세포 등을 보관하는행위를 의료적 보관(medical cryopreservation)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4) 언론에 배포한 차병원 그룹의 자료에 따르면 20대, 30대 대상 난자동결 건수가 2013년에는 12건이었으나 2017년 19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동결 난자 개수 1996년 9개에서 2016년 1,786개로 증가하였다. 

1) 국내에서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on Techniques, ART)은 자궁내정자주입술 및 체외수정시술 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통칭한다.

2) 아래의 표는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배아 보관 및 제공현황 조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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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5) 한

국에서도 2014년 해외 모 기업에서 여직원의 난

자동결 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증

가하고 있다[7][8].
체외수정술의 증가로 시작된 비의료적 생식세

포의 보관은 항암치료 등 생식능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료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의료적 보관의 

불가피성과는 달리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비의료적 생식세포 특히 난자의 보관은 과

배란을 위한 약물주사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인

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며, 임신 목적의 사용을 

위해 채취된 생식세포에 대한 체외 처치, 동결, 보

관, 해동 과정 등의 처리 과정이 향후 생식세포의 

상태나 임신에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 항암치료 등 생식세포의 

동결보관 외에 생식력 보존의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술로 인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장되지 

않으며, 향후 임신율 및 출산율 증가의 결과로 이

어지기보다 가임연령의 출산 지연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해외 전문가단체의 우려도 있다.6) 그런데

도 국내·외 불임 클리닉에서는 생식세포 보관으

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홍보

하며 첨단 의료 서비스로 이를 소개하고 있다. 게

다가 정자와 달리 난자에 대한 동결보관의 경우는 

연령이 체외수정술 성공률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

소로 부각되면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의 

보관에 대한 관심이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인간생식배아관리청(Human Fertility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의 난자 동결보관

에 관한 안내서에 따르면, 난자의 동결보관은 항

암요법(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처럼 난임을 초

래할 수 있는 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 트랜스젠

더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나 재건 수술을 

하기 전 생식력 보존을 위해 진행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같은 시기에 엄마가 될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

거나, 경제적이거나 정서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

서, 혹은 다른 인생 계획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이

를 당장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생식력을 보

존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9]. 다만, 성공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 특히, 난자를 동결할 때

의 연령이 사용할 때의 연령보다 중요하다고 설명

하며 20대 또는 30대 초반을 동결의 적기로 제시

한다. 또한, 국가의료보험에서는 의료적 동결보존

만 지원되므로 비용와 위험성 등(난자동결이 임신

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난자동결에 의

한 성공도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결난

자를 사용하여 체외수정을 진행한 환자의 약 19%

만이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권고한다.

우리나라 경우, 난자의 동결보관 서비스가 본격

적으로 시작된 2016년에 비해 현재 해당 서비스

를 제공하는 난임시술기관은 2배 이상 증가하였

고 보관된 난자의 수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10]. 
하지만, 저장된 난자가 실제 임신 목적으로 사용

된 것은 없다7)고 한다[11]. 또한, 여성의 가임력은 

난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연

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현황을 게시하였다(다음 장 창고). 

6) 미국, 일본, 스페인 등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전문가학회 지침이 발표되고 있다(다음 장 창고). 

7) 위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실무자(배아생성담당인력) 대상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확한 조사는 아니라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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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즉, 비의료적 난자의 동결보관이 여성의 가

임력 보존에서 결정적 요소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의료적 목적으로 가임력

을 보존하기 위한 난자8)의 동결보관에 대한 국

내·외 현황과 관련 법률 또는 제도 등을 살펴보

고, 비의료적 보관의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과 이로 인해 파생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

적·윤리적·법적 쟁점 등을 검토한 뒤, 적절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 및 관리 현황

1. 국내·외 보관 현황

영국 인간생식배아관리청(Human Fertility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의 통계자료에 따

르면, 2016년 1,173건의 난자 동결보관(의료적, 

비의료적 가임력 보존 목적 포함)이 있었다[13].9) 

이는 2015년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이

후 난자 동결보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영

국에서 2016년에 동결된 난자를 대상으로 519

건의 해동(2015년 대비 16% 증가)이 있었으며, 

2016년 난자동결 및 해동을 통한 출생률은 19%

로 전체 IVF 출생률(21%)보다 2% 낮으나 2011

년 이후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이 수치는 배아의 동결보존은 물론, 난자동결 

및 해동을 통한 출생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 미혼 여성들

을 중심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미래 아기

를 위한 보험’으로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캐

나다 불임 및 남성의학협회(Canadian Fertility and 
Andrology Society, CFAS)의 Annual Meeting 자
료에 따르면,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은 2013년 94

건에서 2018년 504건으로 증가하였으며[14], 스
페인도 2010년부터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 건수가 

증가하여 2007년 25건에 불과했던 보관이 2015

년에는 262건으로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15]. 미국의 경우, 보조생식학회(Society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ART) 2017

년 보고서에서 최근 난자 동결주기 수(의료적, 비

의료적 가임력 보존 목적 포함)가 10,936건으로 

2009년 475건, 2015년 6,207건 등과 비교할 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17].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10년 생

식세포 및 배아 동결보존 현황10)을 살펴보면, 

2009년 33,994건으로 보고된 배아 동결보관량은 

2018년 77,809건으로, 난자 동결보관량은 2009

년 4,931건에서 2018년 22,614건, 정자 동결보

관량은 2009년 31,305vials에서 58,443vials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난자 동결보관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10].<표 1> 

이를 다시 보관목적(의료적, 비의료적)별로 보

8) 다음 장에서 살펴볼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은 난자에 국한되기보다 정자 등 생식계열 세포에도 상당 부분 적용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채취과정의 침습성과 세포 특성상 동결기술의 취약성 등을 강조하고자 난자의 동결보관을 중점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를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정자 보관 현황 및 제도 등 서술이 가능한 부분은 일부 병기하였다. 

9) 2016년 난자를 동결한 모든 여성 중 38세 미만이 62%, 44세 이상은 2%로 나타났으며, 난자를 해동한 여성의 나이는 40세 이상이 

63%로 나타났다(35세 미만이 17%, 35-37세 10%, 38-39세 10%, 40-42세 21%, 43-44세 15%, 44세 이상 27%). 또한 나이에 

따른 난자 해동률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출산율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35세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10)  본 보존 현황은 연도별 누적량을 표시한 것이 아니며, 당해 연도 동결보존량만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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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비의료적 보관 중 특히 난자의 경우가 2016년 

2,098개에서 2017년 2,932개로 834개 증가한 것

과 비교하여 2018년은 7,023개로 2017년보다 무

려 240% 증가하였다[10].<표 2> 또한 난자의 비

의료적 보관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관이 

2016년 18개에서 2018년 35개로 약 2배가 되었

다. 이는 2018년 정자 동결보관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 16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러한 

11) 같은 가정을 사용하여 비교한 결과, 응답한 기관 중 200만원을 초과한 기관이 총 1개, 150만원을 초과한 기관이 총 6개, 100만원을 

초과한 기관이 총 27개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초과한 기관이 42개, 50만원 이하인 기관이 34개로 나타났다. 본인 

선택에 따른 난자의 동결보관 비용은 비급여로 진행된다.

증가는 2017년 10월 난임 시술비가 국민건강보험 

급여화의 대상이 되면서 체외수정술에 대한 접근

성이 좋아진 것뿐 아니라 2018년부터 일부 언론 

및 방송 등에서 관련 언급이 증가하면서 홍보효과

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이 증가하면서 난자 보관

에 대한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국가

생명윤리정책원은 배아생성의료기관별 의료적 보

관과 비의료적 보관에 대한 기관별 동결 및 보존 

비용을 비교하였다[10]. 기관마다 산출방식 및 구

성 항목이 다양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일반

적인 채취 비용은 제외하고, 난자 동결보관 비용

은 보관 기간에 따라 청구하고 있었다. 비용을 비

교하기 위하여 ‘5개 난자를 5년간 보존할 경우’라

는 가정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3개 기관에서 

평균 약 774,144원의 비용을 받고 있었으며11) 이 

동결
보존량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배아 33,994 43,054 47,251 50,178 52,838 63,598 72,601 68,205 70,243 77,803

난자 4,931 5,839 4,643 4,926 5,348 6,851 8,018 10,365 13,865 22,614

정자 31,305 36,358 38,909 45,062 49,832 54,922 54,781 57,405 58,349 58,443

<표 1> 2009-2018 배아 및 생식세포의 연도별 동결보존 현황            (단위: 개, 정자는 vial 또는 straw)

연도

가임력 보존(의료적) 가임력 보존(비의료적)

배아 난자 정자 배아
난자 정자

환자수 개수 환자수 vial straw

2016 339 893 4,671 0 231 2,098 17 30 33

2017 479 1,600 4,038 0 327 2,932 12 41 22

2018 503 2,153 4,438 0 677 7,023 53 160 29

<표 2> 2016-2018 가임력 보존 목적 배아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 현황            (단위: 개, 정자는 vial 또는 st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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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018년 비의료적 목적으로 난자 보관을 진행

하는 35개 기관의 평균 비용은 896,999원으로 응

답기관 103개 기관의 전체 평균보다 122,855원 

높았다. 

2. 국내·외 규제 현황

최근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이 증가하면서 보조생식술에 대한 규제 방안

의 마련이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해외 국가별 주요 규제 상황을 살펴보면, 보조

생식술을 포함한 생식세포 및 배아의 관리에 대하

여 법이나 제도로 규제하는 나라와 법이나 제도보

다 관련 전문학회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율적으

로 운용되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생식술 관련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영

국, 캐나다, 스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의 

법에서는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을 법에 명시하거

나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조생식술 

관련 기관에 대한 인증(면허) 제도 및 모니터링 체

계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보조생식술 전반을 관할하는 법(Human 
Fertility and Embryology Act, HFEAct)과 기

관(Human Fertility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을 가지고 생식세포 및 배아의 수정 등에 

대하여 보관, 치료, 연구에 대해 각각의 면허를 발

급하고 있다[18]. HFEA는 보조생식술 관련 기관

별 등록(registry)을 통해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즉,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에 대

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난자 등 생식세포 보

관을 위해서는 보관을 위한 면허를 득해야 하며, 

치료와 연구도 각각의 행위를 위한 면허가 필요

(다만, 치료면허를 가진 경우는 보관면허를 득한 

것으로 본다)하다. 또한, 기관에게 질 관리 시스템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을 갖추고 운

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며, 최소 2년마다 평가받

도록 한다[19]. 기관의 운영현황과 질을 직접 관리

하는 영국은 생식세포(난자 또는 정자)의 주체와 

배아의 생성 주체, 보관기간 및 기증과 수증, 그

리고 배아로 태어날 아이의 권리까지 법률에 담고 

있으며, 현황 및 데이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

해 보조생식 관련 동향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적

시에 적절한 개선방안과 유용한 정보 등을 마련하

여 공유하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캐나다는 인간보조생식법(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2004)) 제65조(1)에 첨부된 정

자 및 난자의 안정성 규정(Safety of  Sperm and 
Ova Regulations)에 따라 난자 등 생식세포를 다

루는 의료기관을 보건부에 등록하도록 하며, 질 

관리 체계(질 관리 및 추적 시스템, 연례보고 의무 

등)를 갖추고 2년마다 감사를 진행한다[20].
스페인은 난자 등 생식세포 채취, 보관, 체외

수정을 시행하는 기관을 의료법(Ley 14/1986, 
de 25 de abril, General de Sanidad.)에 의하여 관

리·감독할 뿐 아니라 인간보조생식술에 관한

법(Ley 14/2006 26 de mayo sobre tecnicas de 
Reproduccion humana asistida)에 따라 추가 인증

을 받도록 한다[21]. 인증받은 기관은 보관, 채취, 

배아생성 등의 시술 행위별로 마련된 질 관리 기

준(인력, 시술 등)을 갖추어야 하며[22], 이 과정에

서 구득된 모든 데이터는 정부에 등록하여 의료기

록으로 수집되고, 이를 국가보조생식술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도 가진다[23].
미국은 난임시술 성공률 등록법(The Fertility 

Clinic Success Rate and Certification Act of  
1992)에 따라 배아검사실 인증과 성공률(출산

까지 연계) 연례증명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보조생식술 감독시스템(the National ART 
Surveillance System, NASS)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24], CFR 21 PART 1271의 Subpart B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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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황과 시설에서 취급되는 모든 조직 및 세

포 현황을 보고하고 보고된 자료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생식술을 별도로 규율하

는 법률은 없다. 다만, 체외수정 즉, 배아의 생성

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등과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일부 내용을 다루

고 있고, 난임의 입장에서 모성을 보호하고 지원

하는 「모자보건법」에 일부 내용이 있다. 생명윤리

법은 생식세포 채취 및 배아의 생성과 동결보관에 

관하여 일부 사용12)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 목

적13)과 같이 보조생식술 자체보다는 ‘체외수정’이

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식세포와 배아의 취급

과 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규율하고자 했다. 따라

서 의학적 시술로서 보조생식술이 아닌 생식세포

나 배아 또는 시술대상자 등 각각의 행위주체별 

선택성(자율성)에 대한 내용을 주로 포함한다. 생

명윤리법상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에 대한 명문화

된 조항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 목적의 채취 및 보관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보관된 난자에 대한 배아의 생

성과 시술 등은 생명윤리법에 따라 임신 목적으로

만 제한되므로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 목적으로 채

취 및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체외수정시술 이

용 시14)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임신목적으

로 관리되어야 한다.15) 따라서 비록 비의료적으로 

보관된 난자를 사용한 체외수정시술이라도 생명

윤리법에서 마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제반 

서식(배아생성에 관한 동의서, 생식세포 기증 동

의서, 생식세포 수증 동의서, 연구이용 동의서)을 

이용해야 한다.

3. 해외의 전문가 중심의 관리 현황

일본은 보조생식술 관련 별도의 법률이나 제도

가 없지만, 일본산부인과학회의 가이드라인에 의

해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시설은 특정 

기준을 갖추어 학회에 등록되어야 하며 관련 행위

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26][27]. 반면, 미국은 관

련 법률이 있음에도 법이 규제하지 못하는 내용

에 대해서 미국생식의학회(the 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ASRM), 미국보조생

식술학회(the Society for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ART), 미국조직은행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 AATB) 등 전문학

회가 지침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에 대한 전문학회 가이드

라인은 시행 초기에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시술의 

위험성으로 인해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졌으나, 최근 생식의 자율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 변화 등에 따라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

12) 생명윤리법은 관련 범위에 대해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업무 중 자신의 임신을 위한 배아의 생성을 위한 채취, 그리고 타인의 임신을 위한 

채취를 통하여 체외로 드러난 생식세포를 그 시작으로, 자신의 미래 임신 목적 동결보존, 보존기간 경과 후 연구용 제공 또는 폐기로 

한정되어 있다. 

13) 생명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정자의 경우는 체외수정술을 하지 않는 난임시술기관에서 정자주입술에 적용될 경우, 생명윤리법에 따른 관리 근거는 없다. 

15) 2016년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래의 임신’을 위한 생식세포의 동결도 ‘임신목적으로 

배아생성’에 이용된다면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배아생성 등의 동의서를 작성 후 채취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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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객관적 정보 추출을 위한 투명하고 통합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되

고 있다. 

2013년도 미국생식의학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식독성 치료 또는 생식성 적출을 시행하는 환자

에게 가임력 보존을 위한 배아, 난자, 정자 등의 

동결보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건강한 여성의 생

식노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난자를 동결보관하

는 것에 대하여 권장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하

였으며[28],16) 같은 시기 일본생식의학회도 건강

한 여성의 미래 임신을 대비하여 난자를 동결보관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40세 이상에서 난자

를 채취하거나, 45세 이상에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위험이 가장 적은 임신 적

령기는 20-34세라고 밝혔다[29]. 또한, 2014년 

캐나다의 CFAS는 난자동결로 인하여 태어난 아

이에 대한 결과가 제한적이며, 체외수정의 부작용

도 이미 알려져 있기에 주치의는 난자동결을 원하

는 여성에게 대안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안전성, 성

공률에 대한 적절하고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재정적,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여성

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30]. 일본산부

인과학회 윤리위원회17)에서도 2016년 건강한 여

성을 대상으로 하는 난자 동결보관은 난소출혈이

나 감염 등의 우려, 수정란이나 태아에 미치는 영

향을 알 수 없음으로 임신 및 출산을 보장할 수 없

기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31]. 

그러나 2018년 미국 생식의학회는 두 번째 가

이드라인을 통하여 시술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그 

효과, 안전, 이익, 위험, 장기간의 건강 영향에 대

해 불확정성 등을 적절하게 설명한 뒤 동의를 받

아야 하며, 해당 클리닉 고유의 통계, 또는 냉동-

해동 난자의 임신 성공률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

을 덧붙여, 난자 동결보존은 상대적으로 신기술이

고 아직까지 그 효과와 적절한 사용에 관한 불확

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식상의 자율

성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하

다고 하였다[32]. 이는 예상되는 불확실성에도 불

구하고 기술의 확산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III.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에 따른 문제점

1. 난자 동결보관의 기술력 확보

수분 함량이 높은 난자의 동결보관 및 해동 기

술은 배아에 대한 동결 및 해동 기술의 적용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33].18) 따라서 인위

적인 채취와 보존을 통한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

에 대한 논의에 앞서 중요한 것은 해당 기술의 의

학적, 과학적 타당성의 확보에 있다. 앞서 살펴

본 많은 전문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난자의 동

결보관이 아이의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

16) 이는 미국생식의학회 및 미국보조생식술학회의 실무위원회에서 난자 동결보존의 현재 기술, 임상결과와 위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임상적용을 위한 권장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7) 2014년 일본산부인과학회 윤리에 대한 견해에서 질환 치료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대안으로 의학적 적응증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난자 채취, 동결보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이 경우 보존된 난자로 장래 임신할 가능성과 안전성 등이 불확실하기에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해당 행위가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생식술과는 다른 의학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기에 이 방법을 실시할 때는 일본산부인과학회에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8) 난자동결은 배아동결과 달리 생존율이 떨어지고 해동 난자의 수정률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임신율을 보인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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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적 불확실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

제 2015년 영국 HFEA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기

술을 사용하여 보관된 난자 중 임신까지 성공한 

확률은 2%, 출산까지 이어질 확률은 0.7%로 나타

났다[34].19) 이 기사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는 “모

든 난자가 배아로 생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

든 배아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임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HFEA는 난자를 동결시

키고 실제로 그것들을 다시 사용하는 여성들이 매

우 적기에 그렇게 작은 표본으로부터 해당 행위의 

과학적, 의학적 안정성 등에 근거한 확고한 결론

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미국에

서도 2017년 초 11개의 난자를 동결한 여성이 이

를 사용하여 임신하고자 했을 때 2개의 난자는 해

동 과정에서 생존하지 못하였고 3개의 난자는 수

정에 실패하였으며, 수정된 6개의 배아 중 5개의 

배아가 비정상적이었기에 단 1개의 배아만을 사용

하여 이식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착상되지 못하였

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35]. 
보관 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적절성도 중요하

다. 미국은 배아검사실 인증을 하고 있음에도 최

근 불임시술센터 저장탱크 오작동 사례(클리블

랜드 대학병원 저장탱크의 전원장치 고장으로 약 

4,000개의 난자 또는 배아를 상실하였으며, 비

슷한 시기에 샌프란시스코의 태평양 불임시술센

터에서도 저장탱크 고장 발생)가 있었다[36][37]
[38].20) 그 후로 미국에서는 안전을 위한 점검 장

치, 백업 탱크 및 업데이트된 모니터링 시스템

을 포함한 예방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 이는 보관 기관에 대한 기준 및 질 관리가 얼

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 의료적 목적으로 난자 및 배아를 동결

하고 있는 배아생성의료기관조차 시설 기준[39]으
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배아보관용 액체 질소탱

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관리지침[40]으로 잔여

배아, 잔여난자, 잔여정자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해야 한다는 것, 관리를 위한 기관 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21) 외에는 난자 동결보관의 질 

관리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

이다.  

2. 개인의 자율성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인간에게 생식은 매우 사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의 발달은 생식에 대한 

기술 개입 증가로 생식세포의 수증과 기증을 가능

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매 및 대리모뿐 아

니라 상업화로 인한 비용의 상승, 기술 수준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인간 생식에 대한 

영역은 점차 사회화되었다. 

최근 만혼 등으로 인한 저출산의 사회적 현상도 

생식세포의 동결-해동 기술 발전과 체외수정술

의 접근성이 증가하면서 생식세포의 동결보관을 

통하여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난

자의 비의료적 보관이 마치 장래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출산 시기를 조절하여 임

신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처럼 이

19) 이 확률은 동결된 모든 난자를 대상으로 하는 확률로, 앞서 설명한 2016년 난자동결 및 해동을 통한 출생률 19%는 임신에 시도된 

배아를 대상으로 하기에 그 산출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20)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안전을 위한 점검 장치, 백업탱크 및 업데이트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일부 예방조치가 수립되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부 규제로는 연결되지는 않았다.

21) 그 외에도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에는 생식세포의 보존, 취급 및 폐기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기관 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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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충족되어

야 하는 과학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난

자의 동결보관 자체만으로 출산 시기 조절이 가능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우려

스럽다. 실제 미국에서는 기업, 언론사, 대학까지

도 보험 상품을 연계하여 난자 동결보관을 지원하

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의 온정주의

와 암묵적인 사회적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분석하고 자본주의가 작용하는 방식을 비판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하였다[41]. 
앞서 살펴보았듯이 생식은 사적인 행위로 당

사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스

스로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자율성에 의한 결정

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율성의 바람직한 실현에

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informed consent)’이다. 난자의 동결보관을 결

심하는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권리자가 참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충분한 정

보에는 가임력 보존을 위한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활용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위험은 물론 향

후 선택 가능하거나 혹은 선택 가능하지 않거나, 

거부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

며, 정보의 생성뿐 아니라 공유도 개인 및 우리 사

회의 생식에 대한 자율성 존중을 위해 매우 중요

하다. 

영국에서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시술을 제공하는 클리닉에 설명 의무

를 부여할 뿐 아니라 이를 고려하는 모든 사람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HFEA 홈페이지22)에

서 난자채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해동과

정에서의 유산율, 데이터 부족 등에 대해서 정보

를 공개하여, 시술을 결정하기 전 숙고에 의한 신

중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2018년부터

는 난자동결에 대한 일반인 대상 안내서를 마련하

여 배포하고 있다[9]. 그러나 현재 대한산부인과

학회[1]에서 제시하고 있는 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는 해당 시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성공률에 대

한 정보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선택

지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23) 또한, 공개된 배아

생성의료기관의 홈페이지 게시 정보와 해당 동의

서 서식 등으로 볼 때 현재 상태의 비의료적 보관

에서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정

보에 의한 동의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이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가 

되려면 난자 동결보관과 관련한 과학적, 의학적 

사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난자의 과배란 유도와 채취, 보관과 

그 후 활용을 포함한 과정 전반에서 관련자들에게 

난자의 과배란 유도, 채취 과정에 대한 설명 및 부

작용뿐 아니라 동결보관 및 해동 관련 기술, 과정,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설명이 제

공되어, 이를 고려하고 있는 당사자가 충분히 숙

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인위적 지연에 대한 책임과 부담

앞서 우리는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에 대한 안전

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에도 불구하

22) HFEA 홈페이지에는 연도별 최근 데이터와 함께 이 시술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난자동결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나이와 최근 임상 데이터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3) 다만, 동결보존된 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동된 난자의 상태에 따라 배아이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동결보존이 어렵다는 것 등을 설명하고, 동의권자가 이해했다고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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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율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에서 비

의료적 보관을 마치 보편적으로 이용 및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적 서비스 중 하나인 것처럼 홍보하

고 대상자에게 동결보관이 장래 자신의 출산을 보

장받을 수 있는 수단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에 대

한 우려를 지적하였다. 이 같은 현상이 자칫 해당 

위험을 간과하고 자율성이 강조되는 사회 또는 문

화적 풍조로써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보편

적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앞선 선택으로 인식되어 확산될 경우, 이는 인위

적 난임의 유도 또는 유발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

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

내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시술에 대하

여 미래의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과 

시술대상, 시술방법 등 상당히 제한된 정보만 게

시24)되고 있어 대상자들이 결정을 하기 전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시술에 대해 

개인적으로 허용된 접근성 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위적으로 임신의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

능성에도 불구하고 난자의 동결보관은 결국 체외

수정술을 통한 임신을 전제한 기술이므로 해당 시

술을 이용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한계에서 선택으로 야기된 인위적인 지연

으로 기인한 난임에 대해서도 결국 국민건강보험

과 같은 공적 재정 등의 투입이 이어질 수 있기에 

사회적 비용의 지불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유

발25)될 수 있다. 

영국 HFEA에서 공개한 비용 정보에 따르면 배

아 이식까지를 포함한 난자의 동결 주기에 대한 

평균 비용은 7,000-8,000파운드 정도이다[42]. 
미국의 경우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

기는 어렵지만, 언론에 따르면 난자동결의 한 주

기에 대한 비용은 5,000-8,000달러에서 시작하

며 생존 가능한 난자의 수를 얻기 위하여 일부 여

성들은 여러 번의 난자동결 주기를 겪어야 하기에 

두 배에서 세 배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전 환자에 주사하는 호르몬으로 수 천 달러가 추

가될 수 있으며, 의사의 방문비와 보관 비용이 추

가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43]. 과배란 요법이 포

함된 난자 채취 비용은 개인마다 상이하겠지만,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을 위하여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과 함께 동결 및 보존,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결보존에만 평균적으로 약 90만원(5개의 난자를 

5년간 보관할 경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 동결

하는 난자의 수와 보존기간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다[44].26)

4. 법적 근거 및 관리의 책임 미비

현재 생식세포의 채취 행위 그 자체가 법에 의

24)  다수의 배아생성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참고.

25) 영국은 NHS 시스템 내에서 허용 가능한 시술과 개인의 선택에 의한 시술의 비용을 구분하여 지불함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의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자ㆍ난자채취부터 배아이식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비용은 기존 약359만원(‘16년 평균)이다[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기준 관련(2017. 9. 28.)]. 마리아의료재단의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한 비급여 비용 

공지(마리아의료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약물요법을 제외하고도 성숙난자채취 비용만으로도 782,300-1,222,500원이다. 

마리아의료재단의 난자동결비용은 개수에 따라 300,000-500,000원이며, 동결난자의 보관료는 2년-5년까지 매해 200,000원, 5년 

초과시 매해 1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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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확하게 규율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명윤

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하여 난

자 또는 정자를 채취·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규제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내

에서 제공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의무와 동

의 등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난자 동결보관을 시

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관별 상황이나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고려보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받아

야 하는 법정동의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배

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권고서식 

등에 맞추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

다. 때문에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배아생성의

료기관이 배아생성을 위해 동의를 얻기 전에 설명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27)을 심지어 배아생

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관만 의뢰하는 시점에 받는 

상황까지 나타난다. 그러나 비의료적 보관을 위한 

동의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배아생성 시에 고려

할 내용뿐 아니라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고려사항 

즉, 임신이나 출산의 성공률, 안전성이나 유효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의 부족, 추

후 생식권자의 변화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

황(결혼, 이혼, 사망 등) 등에 대한 문제,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에 대한 의향과 권리의 행사 방법,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간의 상충은 물론, 

향후 그로 인해 태어날 아기의 권리와 상충 가능

성 등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배우

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으로서 진행한 난

자의 비의료적 보관이었으나, 추후 배우자가 생긴 

경우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누구의 책임으로 이

를 관리할 것인지 등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한 사항이다. 비의료적 보관을 통하여 체

외에 보관된 난자의 절대적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

은 그 보관된 난자의 다양한 활용의 가능성을 수

반하기 때문에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동의서 작

성 당시, 적절한 동의 내용과 절차, 구체적인 체외

수정술에 대한 계획이 없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열린 결정과 그에 대한 처리 방식, 배아생성 전 보

존기간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Ⅳ.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에 대한 관리방
안 제언 및 결론

난자의 비의료적 보관을 통하여 임신 및 출산

을 시도하는 것은 기대하는 이익을 얻게 할 수도,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

만 가임력 보존을 위한 비의료적 보관이 활성화되

어 체외에 보존된 난자 등 생식세포가 증가한다는 

것은 많은 사회·윤리적 문제 및 법적 문제가 동

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비

의료적 보관으로 인한 여러 문제의 발생으로 사회 

질서의 훼손이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생식세

포 채취 및 보관 등 취급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최근 보조생식술 관련 법 유무와 상관없이 대부

27) 생명윤리법 제24조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배아생성의 목적, 배아 및 생식세포의 보존기간 및 보존에 

대한 사항과 폐기에 관한 사항, 연구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 변경 및 철회, 동의권자의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정보 보호, 채취 

및 체외수정 시술과정과 그로 인한 위험성 및 부작용에 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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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국가에서 보조생식술 시행기관의 인증체계

와 시술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배아생성의료

기관의 관리와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

른 난임시술의료기관의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채취와 동시에 진행되는 임

신 목적의 시술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비의료적 

보관은 생명윤리법이나 모자보건법, 건강보험 등

에서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아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생명윤리법은 

생식세포 및 배아의 채취, 생성, 보관 및 이용 현

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비록 난자의 비

의료적 보관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윤리법에 따른 

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

라서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비의료적 보관까지 포

함한 보조생식술 전반의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사회는 과

거와 같이 인력이나 장비, 시설 등에 의존하는 사

회가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사회이기에 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정확성의 의미가 중요하다. 

따라서 모니터링 시스템은 생식세포 및 배아 관련 

기증자 및 수증자, 시술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갖추되, 비의료적 

보관 현황에 대하여 이용 현황 및 관리가 가능하

고 장기추적 등 향후 해당 시술에 대한 정확한 정

보 생성을 위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는 비의료

적 보관 뿐 아니라 보조생식술 전반에 대한 예측

을 통해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를 위해서는 현재 생명윤

리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한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보존 

및 제공 현황의 내용, 서식, 방법 등을 실제 현장

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기

에 모자보건법에 따라 제출되는 난임시술의료기

관의 정보와 통합하여 일원화된 전산 체계를 마련

한다면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은 줄이고 관리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생명윤리법과 모자보건법의 담당 부

서는 다르지만, 보조생식술 관련 보고 및 자료 제

출의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동일하므로 데

이터 표준화 및 전산화와 이를 통한 데이터 통합

관리가 이루어 진다면, 생식세포 채취 및 보관이

나 그 활용과 관련된 흐름의 파악이 용이하여 지

기에 투명한 관리체계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

제 등에 대한 예측이나 간접적 관리 등도 가능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명윤리법이 보조생식술 

전반을 관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난자의 비의료

적 보관의 경우에는 난자채취과정이 체외수정시

술 대상자와 동일하게 진행되기에 안전하고 윤리

적인 수행의 측면과 대상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한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학적 근거는 미비하고 그로 인한 위험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율성에 근거하여 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안전하고 적절한 시행을 위한 관련 가이

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인 난자채취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수행되도록 하는 것 뿐 아니

라 해당 기관 내 의료인에게 의료법에 준하는 정

확한 정보 전달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오해 요소(비의료적 보관에 대해서는 여성의 

연령, 보존 사유 및 결정 당시의 상황 및 기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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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채

취 대상자 개인별 차이에 의한 영향이 큼에도 불

구하고 보편적이거나 일반화 가능한 수단인 것처

럼 안내되거나 비의료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

료기관에서 수행되기에 의료 영역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소지 등)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 자료 등을 마련하여 당

사자의 자율성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비의료적 보

관을 포함한 모든 생식세포의 채취 행위는 채취 

시점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자

기결정권의 행사가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불확실성을 

포함하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디지

털 기반의 동적 동의방식(dynamic consent)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28)  

앞서 살펴본 비의료적 보관에 대한 특성상 의료

기관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의학적 근

거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는 해당 시술은 

미래의 환자 발생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여

지가 있으며, 실제 그렇게 나타날 경우 이는 의료

현장에 대한 신뢰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욱이 비의료적 보관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대상자

의 선택이 중요한 측면이 있으나 결국 그 시술의 

필요 여부를 대상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시술을 담당할 의사이므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기준과 원칙 등에 대

하여 전문가 집단 내 합의도 중요하다. 따라서 의

료기관은 제공되어야 할 정보나 적절한 광고 등에 

대하여 자체 심의 기준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산부인과학회

나 생식의학회 등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

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상자 보호 기준에 대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의 표준을 마련하여 접근성이 높

은 방식으로 대상자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더 나아가 불확실성을 포함한 위험관리 

차원에서 기준의 미준수 시 또는 대상자의 불이익

이나 불편의 발생 시 적절하게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옹호 그

룹(advocacy group)을 통한 상담 및 컨설팅 창구

의 마련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

겠다.

3.  사회·문화적 인식과 의견 수렴에 따른 

법·제도 개선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의료화를 어디까

지 수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문화적 측면에서

는 어떤 고려가 필요할지 등은 신중하게 검토되어

야 한다. 즉, 현재 행위의 가능 여부나 관리 및 책

임의 주체에 관한 논의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난

자 뿐 아니라 생식세포 및 배아의 취급에 대한 법

적·제도적 개입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계속 언급되었던 것처럼 생명윤리법은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체외수정술을 전제로 그 

규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보조생식술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등 보조생식술 전반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지 않다. 더욱이 기존의 법률체계 내에

서는 보조생식술로 인한 가족관계 형성의 변화 또

는 변형을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

명윤리법에서 생식세포의 기증을 통한 배아생성

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법은 

28) 동적 동의방식(dynamic consent)은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최근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정보 주체와 데이터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동의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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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부모와 자에서의 친생자29)에 대한 해

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 없이 생

식세포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단지 ‘기증자’

로 표현한 것은 태어날 아이와의 생식세포 기증자

와의 생물학적 관계를 중요하게 강조하려는 의도

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의료적 목

적이든 또는 의료적 목적이든 생식세포를 동결보

관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해

진다는 것은, 향후 잔여 생식세포를 다시 제3자에

게 기증하여 타인의 생식에 사용한다는 등의 관점

에서 인위적 개입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전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조생식술의 증가는 결국 

다양한 형태로 생식세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논

란과 새로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및 가족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시

도의 최종 목적은 배아의 생성이고 그 배아를 통

한 임신이다. 그러므로 보관된 생식세포는 궁극적

으로 보조생식이라는 의료적 시술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생식세포의 비의료적 보관은 보조

생식에 대한 의료적 접근의 범위에서 매우 중요한 

포석이다. 현대의학은 난임을 질병 즉, 의료적 접

근이 필요한 시술로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

면, 비의료적 생식세포의 보관은 보조생식술이 전

제되는 것으로 난임의 범주로의 유입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책이나 

법률을 마련해야 할지는 의료적 측면과 사회적 측

면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비의료적 생식세포 보관에 관심

을 유도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실제 생식세포의 비

의료적 보관이 증가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자연

스러운 임신과 출산에서 약물과 기술의 힘을 빌린 

임신과 출산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되는 현실에

서 우리 사회에서 생식권은 무엇이며,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으며, 다른 권리와의 상충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은 없는지 등 다양한 관리방안적 측면

에서 검토와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이에 하루빨리 비의료적 생식세포의 보관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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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ing use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ART) and the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support for treatment costs, human reproduction is changing rapidly. 
Visualization of the process of treating germ cells and embryos in vitro and the physical and temporal 
separation of germ cell collection, embryo generation, implantation, and birth are expanding the 
possibilities and scope of planning or control over reproduction. Within this context, the freezing 
of germ cells to preserve fertility has also been increasing, a trend that is likely to continue since the 
preservation of fertility is now seen more as a lifestyle choice than a medically necessary procedure. 
However, the storage of oocytes for non-medical purposes is ultimately a source of artificial infertility 
as it presupposes medical pregnancy and birth using AR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onsequences of egg fertility preservation and to prepare appropriate management 
measures and guidelines. Management measures include the sharing of information transparently, 
including information on the uncertainties with ART technology, the promotion of careful decision-
making procedures based on autonomy, and the establishment of monitoring systems. The guidelines 
should be aimed at securing the autonomy and safety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se procedure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ART for non-medical purposes calls for discussions on the targets of 
reproductive cell collection and utilization, the various actors in future pregnancies and childbirths, 
new predictions about reproduction, and appropriate preparation or management measures. Taking 
cultural perceptions and public opinion into account, this article explains how and why current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RT should be improved. 

Keywords 
Bioethics and Safety Act, oocyte cryopreservation, in vitro fertilization, fertility preservation, 
medical reproductive cell storage, non-medical reproductive cell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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